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 보도 내용 >

□ 2026.7.21. 서울경제는 ｢메가특구, 계열사간 출자 빗장 푼다」 및 「메가특구 
근로자 지방세 깎아주고 병역특례...파격 인센티브로 인재 수혈」 등의 기사에서,

 ㅇ “메가특구에서 지주회사 계열사 간 수평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 “근로자에게는 지방세 감면과 병역 특례를, 기업에게는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 투자 특례를 한꺼번에 제공”,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연장과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등의 내용을 보도
했습니다.

< 정부 입장 >

□ 가칭「메가특구특별법」은 지역 성장과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특례 및 지원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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